
< 보도내용 >

□ 2026.9.16.(수) 한겨레는 「국세 40% 늘어나는데...지방교부세는 2% ‘찔끔’...
여당 단체장까지 반발 확산」 제하의 기사에서 “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내야 
할 세수를 일부 떼어내 미래대응기금에 옮겨 적립하기로 하면서 지방자치
단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.”고 하면서, 

 ㅇ “국세 수입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69조원(40.7%) 급증한 
584조4천억원으로 전망된다. 지자체에 돌아가는 보통교부세 증가액은 
추경 대비 1조3천억원이 늘어난 약 67조6천억원으로 2% 증가에 그쳤다
초과세수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, 이를 재차 미래대응  
기금에 추가 편입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선 지자체들의 ‘제 몫 찾기’ 요구는 
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. 국회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.” 
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 

□ ’27년도 지방교부세*는 77.2조원으로 ’26년 본예산 대비 +7.8조원 증가
(+11.3%)할 전망입니다. 미래대응기금 전입으로 모수가 조정되는 부분인 정률
교부세도(보통+특별) 전년 대비 +6.1조원(+9.6%) 증가합니다. 다만, ’27년도   
지역별 지방교부세 배분액은 아직 산정 중으로,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    * 지방교부세: 정률교부세(보통+특별), 부동산교부세, 소방안전교부세 

내년 지방교부세는 ‘26년 본예산 대비 
11.3% 증가하며, 이와는 별도로 일반재원 

5조원도 추가로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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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또한,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결정하는 추세치 산정시 10년 이동평균  
개념을 활용하고, ’26년과 ’27년 세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
’28년 이후부터는 지방교부세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

□ 아울러,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
수 있는 지방미래성장 지원금(’27안 3.5조원) 및 지방비 매칭없이 정액으로 
지원하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(’27안 1.5조원) 사업 등 교부세 외에도  
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5조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.

 
□ 지방의 성장을 위한 투자는, 지방계정 뿐 아니라 청년·성장동력·교육인재 

등 미래대응기금 전 계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, 앞으로 미래대응 
기금 사업 발굴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한 광역·기초 지방정부의 
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갈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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